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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U FTA 상품제조업 분야는 KIEP 등의 낙관론이 주류를 이루나 본고의 
전망은 그 반대다. 주요산업이 0 관세인 EU와 그렇지 못한 한국측 사정상 EU
측이 더 유리하다. 자동차 산업은 기대가 가장 크나 실정은 그렇지 않다. EU
측의 신통상정책과 비관세장벽으로 관세효과가 상쇄되며, EURO Ⅵ 등은 
FTA 효과를 비관하게 하는 환경조건들이다. 수입부문에서는 EU 측의, 수입
차 내수 시장점유율은 40-50%에 도달하는 사태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한다. 
기타 상품제조업 사정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전자 선박 철강 등 대 EU 주력 
수출부문은 이미 무관세이며, 섬유는 원산지ㆍ역외가공, 세이프 가드 등에 
묶여있다. 본고는 한국 무역의 돌파구가 세계 FTA 파고와 글로벌 자본의 
하급단계로 편입이라는 관점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실증하는 쪽에 비중을 
두고 있다. 비관세장벽과 역내 보호무역주의를 돌파할 수 없다면, 양허율 
99%의 FULL FTA에도 불구하고 관세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핵심주제어 : 관세효과, 현지생산, 비관세장벽, 자동차 글로벌 네트워크
* 국제통상연구소에서 발표 후, 한 EU FTA 가서명 기점(2009.10)으로 수정 보완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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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제기: 한-EU FTA 협정 낙관논리의 허실
한-EU FTA 협상은 한미 FTA 타결 직후 바로 개시(2007.05.01)되고 8차협상
(2009.03.23)에서 관세환급 이견 등의 이유로 결렬된 후, 재추진 합의된 것으
로 발표되었으며(2009.07.13) 가서명(initialing, 2009.10.15) 후 서명 및 국회비
준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협정이 실제로 타결 발효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필
요하다. 협상 급진전의 기점은 EU측에서 보면, 경쟁력없는 분야의 포기를 자
문한다는 2006년 만델슨의 새로운 무역 정책보고서1) 발표를 들 수 있다. 그
러나 일정상으로 볼 때 실제는 한미 FTA 타결에 고무받은 한국측의 속도전
과 EU 측의 신속한 미국 견제의 결합작품이라는 쪽이 더 설득력 있다. 우선
적인 문제는 협상이 너무 신속하다는 것이다. EU는 한국의 제 2위 무역국가
군이며, 이처럼 무역규모만 보아도 한 EU FTA는 한미 FTA 보다 더 한층 신중
한 검토를 요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 EU FTA는 한미 FTA에 가려서 덜 위험한 
것으로  과소평가되고 덩달아 낙관론이 지나치게 우세하여 잘못 추진될 가
능성이 높다. 예컨대 FTA 대세론의 싱크탱크격인 KIEP(대외경제정책연구
원)는 한 EU FTA 효과를 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 1.6% 성장, 소비자후
생 70억불, 고용 22만명 증가라는 낙관론을 제시하였다.2)
한미, 한 EU FTA가 동시 추진될 경우 국내총생산이 7.6% 성장하며, 상품
ㆍ제조업의 경우 자동차 섬유 전기 전자 부문은 수출증가, 기계 화학 의약품 
등은 수입이 증대되나 EU와 일본이 경쟁구조여서 수입대체효과로 전환될 
뿐이라는 주장이다. 농업과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에서 일부 피해가 발생하
나 농업은 미국 칠레 등과 경합관계이고, 서비스는 ‘제도의 투명성이 제고되
고 교역 및 투자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이른바 상품제조
 1) Peter Mandelson(EU집행위 통상위원), “글로벌 유럽 : 통상방어수단에 대한 공공 자문을 
구하기 위한 녹서”, 2006.12.16
 2)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07.4.
한-EU FTA 협정과 상품･제조업 분야 영향  77
업 분야는 ‘흑자론’, 서비스 분야 등은 ‘경쟁력 제고론’으로 상징되는 한미 
FTA 추진 논리가 그대로 복제되고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은 맹목적인 FTA 대
세론을 비판하는데 그 주요 목적을 둔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관세율 평가만
으로도 한 EU FTA를 낙관하는 기존의 윈윈(win-win) 게임론이나 한국측 유리
론은 수정되어야 한다. 둘째, 비관세 장벽의 향방이 더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한다. 셋째 현지생산 증가 및 부품 모듈화와 네트워크 공급 등 자동차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및 산업구조조정의 향방을 전제해야한다’의 세 가지 관점에
서 기존 연구(KIEP 등)에 접근할 것이다. 예컨대 EU는 제조업 부문에서 관세 
양허수준 및 자동차부문 규제(비관세장벽), 서비스 부문에서 법률 금융 유통 
통신 등에 집중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협상과정에서 밝혀졌고, 외국인 직
ㆍ간접 투자의 1위(외국인 직접투자 FDI의 37% , 2003-2006년간 150억불)를 
EU계열이 차지하는 형편에서, 서비스부문, FDI, 지적재산권 분야 등은 적지 
않은 피해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KIEP 등은 실패가능성을 거의 무시하고 
FTA 실적쌓기를 추진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KIEP의 한 EU FTA 
추정이익 실체는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표 1> 한미 + 한 EU FTA 거시경제효과 : GDP, 후생수준









한미 + 한EU FTA 0.48 2.83 7.61
한미FTA 0.32 1.28 5.97
후생수준증가 한미 + 한EU FTA 30 112 277한미FTA 27 40 209
자료) KIEP(2007.04)
<표 1>은 한미, 한 EU FTA 동시 추진시 최대 7.61% 성장률과 277억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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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후생수준이 증가한다는 KIEP의 주장을 압축한 것이다. 그런데 이 
추정치는 좀 의심쩍다. 한미 FTA의 성장률이 5.97%인데 비해서, 더 낙관적
으로 평가된다는 한 EU FTA의 독자적 성장 기여율은 단순계산으로만 해도 
1.6%, 즉 한미 FTA의 약 1/4(26.8%)수준에 불과하게 추정되고 있다.
<표 2> 지역별 한국의 상품 수출입 추이
(단위 : 십억불, 괄호는 비중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수출 193.8 253.8 284.4 325.5 371.4 422수입 178.8 224.5 261.2 309.4 356.8 435.2
중국 수출 35.1 49.8 61.9 69.5 81.9 91.3수입 21.9 29.6 38.6 48.6 63 76.9
미국 수출 34.2 42.8 41.3(14.5) 43.2(13.2) 45.7(12.3) 46.3(10.9)수입 24.8 28.8 30.6 33.7 37.2(10.4) 38.3(8.8)
일본 수출 17.3 21.7 24.0 26.5 26.3 28.2수입 36.3 46.1 48.4 51.9 56.2 60.9
EU
수출 24.9(12.8) 37.8(14.9) 43.7(15.4) 49.2(15.1) 55.9(15.0) 58.3(13.8)
수입 19.4 24.2 27.3 30.2 36.8(10.3) 39.9(9.4)
자료) KOTIS, 외교통상부
<표 2>는 한국의 주요지역 별 교역량이다. 이에 따르면 미국의 대한 교역
량(수출)은 2008년 463억불, EU의 교역량은 559억불로 EU쪽이 86억불 많
으며, 2005년 이래 EU는 교역량 2위를 고수하며 성장세가 뚜렷하다. 한국의 
대미 수출 비중은 2005년 14.5%(-3.5% 성장률), 2008년 10.9% 등 명백한 사양
추세인 반면, EU와의 교역량(수출) 비중은 2005년 15.4%(성장률 15.6%), 
2008년 13.8%(연평균 12% 성장)이다. 다른 한편 미국의 (공산물)평균관세율
은 3.7%이고, EU는 4.2%이므로 관세가 인하된다면 EU쪽이 훨씬 높은 효과
가 발생한다. 즉 객관적 수치의 단순계산으로 관세인하효과를 추정해도 한 
EU FTA에 훨씬 높은 이익이 기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KIEP의 추정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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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한 EU FTA 기대이익을 한미 FTA보다 과소평가하는 이상한 주
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둘째 소비자 후생수준 증가라는 표현은 그 논리적 실체가 모호한 개념이
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추진논리로 재차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는 관세효과 만큼 인하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기회만 아니라, 혹
독한 산업구조조정과 임금절하 및 고용불안, 금융투기 피해, 지재권 및 공적
서비스 훼손, 물가 인상, 빈부격차라는 고통에 동시에 직면한다. 이 양날의 
칼은 단순히 상품부문에서 소비자라는 맹목적인 대상의 후생이 아니라, 전 
국민적 이득여부라는 총론적 계산이 전제되어야 하고, 어느 계층에게 얼마의 
실익이 돌아가는가라는 부의 귀속의 문제로 해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쪽만을 부각시키는 KIEP 추정치의 신뢰성3)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KIEP 추계치에 대한 오차 판정, 또는 얼마나 정확히 추계하는가 라는 
정확성 대결로 몰기 보다는, 한 EU FTA 를 냉정하게 진단하고 미래의 한국 
경제에 주는 영향과 그에 대한 사전 사후적인 대응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등의 총괄적이고 대안적인, 즉 보다 근원적인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를 발생
시킨다.
II. 한 EU 교역 및 관세율 현황
EU의 수출입 상위권 국가는 미국 및 중국, 러시아 등이며, 특히 2000년대 
이후 중국의 시장점유율(13.5%, 2005년)이 급성장하여서, 중국은 사실상 EU의 
 3)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2006년 한미 FTA 추정치 수정 발표 사건, 제약 산업 피해 
규모 은폐(800억원) 사건처럼 KIEP의 CGE 모형의 한계는 정부대변 연구기관으로서 
위치라는 점에 기인할 것이다. KIEP의 모형이 그나마 개연성을 가지려면 한미 FTA와 
합산해서 뭉떵그리지 말고 최소한 한 EU FTA의 독자효과를 계산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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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관심있는 교역대상국이다.  한국은 EU의 교역대상국 중 최상위권에 못 
미치지만 수입부문 8위(39.5 십억 EURO, 시장점유율 3%, 2007년), 수출부문 
12위(24.8 십억 EURO, 시장 점유율 2%)로 10위 안팎의 중심교역국가군에 속
한다.
<표 3> EU의 주요 교역대상국 무역실적 : Extra-EU-27 trade by main 
trading partner, by economic and geographical zone, 2000 to 2007
EXPORTS IMPORTS TRADE BALANCE
2000 2005 2006 2007 increase share 2000 2005 2006 2007
increa




849.7 1052.7 1159.3 1240.2 6% 100% 992.7 1179.6 1351.7 1425.5 5% 100% -143 -126.8 -192.5 -185.4
United 
States 
238.2 252.7 269 261.7 1% 21% 206.3 163.5 175.2 181.2 -2% 13% 31.9 89.2 93.8 80.5
China 25.9 51.8 63.8 71.8 16% 6% 74.6 160.3 194.8 231.4 18% 16% -48.8 -108.5 -131.1 -159.6
Russia 22.7 56.7 72.3 89.1 22% 7% 63.8 112.6 140.9 143.6 12% 10% -41 -55.9 -68.6 -54.5
Japan 45.5 43.7 44.7 43.8 -1% 92.1 4% 74.1 77.3 78.1 -2% 5% -46.6 -30.3 -32.6 -34.3
South 
Korea 
16.7 20.2 22.9 24.8 6% 2% 27 34.5 40.8 9.5 6% 3% -10.2 -14.2 -17.9 -14.7
자료) Eurostat (Comext),  단위 : Billions of EURO
EU의 FTA 정책을 ‘기존의 낮은 단계(알제리 이집트 등과 EURO MED 
Agreement)나 터키 등과의 높은 단계 관세동맹과는 다른 EU내 역내관계보다 
역외관계를 성장동력의 축으로 전환시키려는 신세대(new generation) 통상정
책’으로 정의하면, 한 EU FTA 협정은 EU가 경쟁국과의 관계를 EU 역외지역
(아시아 등)에서 적극 개척해가는 미국식 신 FTA 정책으로 전환한 실천단계
에 접어들었음을 뜻한다. EU 방식이 미국과 다른 점은 개성공단처럼 정치 군
사 영역까지 예민하지는 않으며, 공공복지 영역을 전면 협상대상에 포괄시
키지 않으며 상품 및 서비스 일반으로 제한된다는 것이다(투자자 위반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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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 등이 협상의제에 불포함). 그러므로 한 EU FTA 협정의 우선 초점은 정치
군사적 측면보다는 FTA에 따른 경제적 이해, 그 자체로 모아진다.
FTA가 추진되면 양 지역간의 교역량은 단기적으로 증가한다. 이 교역의 
증대가 FTA 추진 낙관론의 기본 배경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크기가 실제로 
어느 정도이며, 얻는 것만큼 잃을 것도 있는데, 그 득실이 국가경제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에 있다.
<표 4> 한국의 對 EU 및 미국 주요 수출품목
(단위 : 백만불, %)
순위
EU 미국 
품목명 관세율 2007 2008년 품목명 관세율 2007 2008년
1 선박 0 7,497 10,318(36) 무선통신기 　0 5,998 8,883
2 무선통신기기 0 8,392 8,527(0.5) 자동차 　2.5 8,226 7,388
3 자동차 10 8,500 5,367(-39) 자동차부품 2.5 2,843 2,704
4 평판디스플레이 0 3,455 3,926(13.6) 반도체 0 3,316 2,505
5 석유제품 0-6.5 1,050 3,618(244) 석유제품 　2.2 4,124 2,018
6 반도체 0 2,961 2,223(-25) 철강 0　 809 1,350
7 자동차부품 3 2,071 2,398(7.9) 컴퓨터 0　 1,411 1,292
8 컴퓨터 0 2,376 1,952(-19) 철강판 　0 801 1,075
9 철강판 0 1,377 1,660(18) 평판디스플레이 　0 1,315 1,024
10 영상기기 14 1,995 1,614(-19) 섬유(화학기계) 9.2(1.3) 729 960
전 체 6.5(4.2) 55,982 58,375
자료 : 한국무역협회, 관세청, 외교통상부 등에서 합성 작성
주) (   )는 비농산물관세율, 전년대비 증감률,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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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한국의 對 EU 및 미국 주요 수입품목
(단위 : 백만불, %)
순위
EU 미   국
품목 관세율 2007 2008년 2009년 1~7월 품목 2007 2008
1 농/의약품 8 1,626 1,735(6.7) 900(-14) 반도체 4,780 4,144
2 원동기 8 1,616 1,804(11.3) 798(-30) 식물성물질 1,353 2,790
3 자동차 8.0 2,088 2,075(-0.6) 975(-40.8) 항공기/부품 2,894 2,228
4 기계요소 6.4 1,402 1,605(13.4) 746(-22.2) 반도체장비 3,474 2,054
5 반도체 0 1,564 1,636(4.2) 623(-41.2) 곡실류 852 1,799
6 기타기계 6.4 754 1,026(36.1) 567(4.9) 합금/고철 846 1,602
7 계측제어 8.0 1.177 1,238(5) 555(-25.3) 계측제어기 1,200 1,220
8 선박 8.0 563 1,263(124.1) 531(-25.2) 원동기펌프 788 911
9 자동차부품 8.0 1,506 1,546(2.4) 513(-50.3) 정밀화학원료 775 840
10 정밀화학 8.0 981 1,235(25.9)) 445(-45.3) 알루미늄 646 699
전     체 36,824 39,981(8.6) 17,390(-29.3)
한국의 2008년 대 EU 교역량은 수출 583억불, 수입 399억불, 무역수지는 
184억불 흑자이다. 총수출량 중 대 EU 수출은 13.8%의 비중이며, 중국(무역
수지 1007억불 2005년) 러시아(500억불), 일본(220억불) 등에 이어 세계 5-6위
권의 대 EU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품은 선박(103억불) 무선통신기
기(85억불) 평판디스플레이(39억불) 자동차(55억불)이며, 2006년에 비하면 
자동차 수출 급감(39.5%) 경향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1980-90년대를 주도했
던 섬유의 비중은 중국제품 등에 밀려 10위권(의류포함) 뒤로 밀려나 비중이 
많이 축소되었다. 한국의 전체 대 EU 수출중 자동차 선박 등 10대 수출품목
의 비중은 71.3%로 수출집중도가 편중되어 있는 반면, 자동차(5.4%), 자동차
부품(4.2%), 반도체(5.6%), 의약품(4.4%) 등 주요 수입품목의 집중도는 40%
로 분산되어있다. 현행 관세율은 한국측 12.8%, EU 측 6.5%(전상품 단순평균
관세율, 단 공산물 평균관세율 한국 6.7%, EU 4.2%) 로 양측이 모두 미국보다
는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고율 관세이므로 FTA 무관세가 되면 교역량 증가 
기대가 한미 FTA 보다 크다. 그러나 자동차(관세율 10%), 평판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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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일부 영상기기(14%), 섬유(6-12%), 농산물 등 일부 고관세품목(총 25-30% 
비중)을 제외한 대부분의 한국측 수출품목은 무관세, 저관세여서 실제적인 
관세영향력은 대폭 축소된다. 따라서 EU 측이 한국의 상품제조업의 성장률
로 지목한 36% 성장, 또는 자동차 40% 성장 전망이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의 자동차 산업 6% 성장(시나리오 Ⅰ, 농업 제조업 관세완전 철폐)과 같은 고
성장론이 과연 타당한 전망 혹은 과장/엄살인가에 대한 판정이 본고의 최종 
결론으로 될 것이다.4)
Ⅲ. 한 EU FTA의 상품 제조업 부문 영향 총괄
1. 관세 양허 부문
EU는 신통상정책(2006.12)에서 ‘신흥성장국가군과의 양자무역협정 체결
을 병행 추진해 유럽기업의 신흥시장 접근성을 향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입장’을 정리하였으며, 이것이 WTO와 양립가능한 새로운 시대의 FTA 
(New WTO - Compatible FTA) 를 추진하는 기본배경이다. 이 기준에 맞는 신
FTA 협상대상국은 ① 시장 잠재성, ② EU 수출품에 대한 보호장벽 수준, ③ 
EU 경쟁국가들과의 FTA 동향 등을 감안하며, 한국, ASEAN, MERCOUR(남미
공동시장), 인도 등이 그 우선 협상대상국들로 지목되었다.5) 구체적으로는 
 4) EU측 전망(36% 성장)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망(2-3%대 성장)의 과도한 차이에 대
해서 삼성경제연구소는 분모의 차이(EU 수출량과 전체 수출량)에 불과한 것으로 분
석한다. 그러나 EU는 FTA 효과를 대 EU에 대한 영향으로, KIEP는 전체(수출량)에 대
한 영향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EU 측이 훨씬 방법론상으로 본질에 접근하며, 둘째 
수출량 예측치의 3배 차이는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다.
 5) 중국은 연간 1000억 유로의 흑자와 지적재산권 보호상의 문제(한국은 Watch List로 
한 단계 감시 등급 완화) 등으로 인해 제외. 인도(56.8%) 한국(47.8%) 아세안(24.2%) 
등은 높은 수출 신장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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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준의 보호장벽과 거대한 시장잠재력, EU 경쟁국들과 FTA 협상을 적
극 추진하는 경향 등이 이들 국가들의 공통사항으로 지적된 것이다.6)
이중 한국이 선정된 요인으로는 2003년 이후 한국측의 ‘FTA 로드맵’ 정책
과 EU의 신통상정책 책정 시기의 일치, 수익성, 높은 산업연관도 등 EU측에 
더 유리한 조건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더 촉발시킨 계기는 2007년 한미 
FTA의 타결이다. 한 EU FTA  급추진의 속사정은 이와 같은 미국 중심 FTA에 
대한 EU측의 견제이며, 그 실체는 코펜하겐보고서에 잘 요약되고 있다7). 그
간 EU 추진 FTA는 대부분 상품 투자 부문에 국한하며.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
권 등 국가경제 전반 부문 모두를 포괄하는 미국식 FTA(EU 식 표현으로는 
EAA, EuroMed Association Agreements) 급의 협상은 멕시코(2001), 칠레(2005) 
등 몇 개 국가에 국한된 것이었다. 따라서 한 EU FTA 협상은 미국을 겨냥한 
EU의 신통상정책의 실행, 방향 전환의 첫 단추라는 점에 의미가 깊다.
한 EU FTA 협상은 그 추진에 있어서 다음의 4가지, 즉 ‘① WTO 규범과 
일치하는 수준 높은 FTA와 향후 다자간 협상의 전범(典範), ② 신속한 협상 
추진, ③ 상품ㆍ서비스ㆍ투자ㆍ규제이슈의 관세 및 비관세 측면, ④ 다자간 
교역체제 강화에 기여’를 선언(2007.05.06)하였다. 이는 EU 이사회/집행위원
회의 ① 경쟁주도 FTA(competitiveness-driven FTA : 최대 가능 수준 서비스와 
투자 자유화,  EU와 FTA 체결시 최소한 EU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자유화 
획득), ② 규범의 조화(regulatory convergence : 비관세장벽 해결), ③ 지적재산
권 강행(EU Enforcement Directive), ④ 바람직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 : 금
융, 세제, 사법 분야 관련 조항)를 거의 그대로 반영한 것이며,8) 따라서 한 EU 
 6) Commission communication to the European Council, June 2006.
 7) EU의 대한국 수출 190억 유로(수출 48% 증가 : 비즈니스 서비스 22%, 기. 계류 16%, 
가공식품 11% 중심) 증가, 한국의 대EU 수출 120억 유로(36% 증가 - 자동차 40%, 전
자 기계류 13.5%, 섬유 9%, 운송6% , 기타 기계류 6%, 가공식품 및 의류 4% 등) 증가
로 EU 측에 더 높은 이익 기대. Copenhagen Economics & J.F. Francois, ‘Economic Impact 
of a Potential Free Trade Agreement(FTA) between the EU and South Korea’, march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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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상이 EU방식으로 주도되고 있음을 가리킨다. 관세 양허수준은 사실
상  Full FTA(조기철폐 96%-99%) 및 한미 FTA와 마찬가지인 지적재산권 70년 
등으로 발표되었으며, 결과만으로 보면 외관상 EU 측 FTA 전략이 원안 가까
이 관철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처럼 한 EU FTA의 가장 큰 문제점은 EU가 왜 
한국을 우선협상국으로 지정했겠는가라는 당연한 의문이 한국측 협상관점
에 거의 반영되지 않고, FTA 체결은 무조건 한국측에 유리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협상의 중요쟁점이 사실은 양보된다는 것에 있다. 그 실질 결과, 어느 
쪽이 더 이득일까.
<표 6> 상품 양허 품목 수 및 비중 비교
(단위: 억불, %) 
양허
단계
한･EU FTA 한･미 FTA





























즉시철폐(A) 8,535 90.7 180 69.4 7,201 97.3 318 76.7 8,453 89.9 202 81.0 7,424 87.3 347 85.5
3년철폐(B) 478 5.1 58 22.4 151 2.1 68 16.6 594 6.3 33 13.2 346 4.1 28 6.9
조기철폐(A+B) 9,013 95.8 238 91.8 7,352 99.4 386 93.3 9,047 96.2 235 94.3 7,770 91.4 375 92.4
5년철폐 346 3.7 18 6.9 46 0.6 28 6.7 177 1.9 4 1.5 339 4.0 14 3.4
7년철폐 45 0.5 3 1.3 - - - - - - - - - - - -
10년철폐 - - - - - - - - 180 1.9 11 4.2 392 4.6 17 4.2
총합계 9,404 100 259 100 7,398 100 414 100 9,404 100 250 100 8,501 100 406 100
자료 ) 외교통상부
 8) 한미 FTA와의 차이는 무역구제(제로잉 금지 및 세이프가드 상호 허용 등)와 비관세
장벽 먼저 절충, 역외가공지대 및 환경, 지적재산권(추급권, 공연보상청구권) 등은 한
미 FTA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을 강조한 점이 꼽힌다. 문제점은 철저한 비공개 협상과
정으로 국민들의 알 권리는 한미 FTA 수준에도 못미쳤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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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직물제의류(8～13), 칼라TV(8), 냉장고
(8), 선박(5), 타이어(8), 광학기계(8), 화학기
계(8), 섬유기계(5～8), 식품포장기계(8) 등
자동차부품(4.5), 무선통신기기부품(2～5), 스웨
터(12), 편직물(8), 냉장고(1.9), 에어컨(2.7), 라디오
(9～12), 스키부츠(8～17), 폴리에스테르 직물(8), 
진공청소기(2.2), 연축전지(3.7), 리튬전지(4.7) 등
3년
중･대형(1,500cc 초과) 승용차(8), 정밀화학
제품(5～8), 펌프(8), 선박용 부품(8), 무선통
신기기부품(8), 안경(8), 의약품(6.5), 화장품
(8), 철도차량부품(5), 
중･대형(1,500cc 초과) 승용차(10),  타이어(4.5), 합
성수지(6.5), 복사기(6), 전자레인지(5), 주방용도




(8),  시멘트(8), 윤활유(7), 기초화장품(8), 접
착제(6.5), 합성고무(8), 제재목(5), 원동기(8), 
펌프(8), 화물차(10), 의료용전자기기(8), 요
업제품(8) 등
소형(1,500cc 이하) 승용차(10), 하이브리드카(10), 
칼라TV(14), 모니터(14), 카스테레오(10), 광학기
기부품(6.7), 순모직물(8), 모사(3.8) 영상기록재생
용기기(14), 화물자동차(22) 등
7년
순모직물(13), 건설중장비(8), 인쇄 및 금속
절삭기계(8), 기타기계(16), 합판(8～12), 섬
유판(8) 등
미사용
자료) 외교통상부, (   )는 관세율
양허수준은 <표 6>처럼 사실상 공산품 FULL FTA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철폐의 금액비중은 한국측이 69.4%, EU측이 76.7%로 한미 FTA보다 10% 가
량 보수적이며, 반면 서비스 분야는 포지티브시스템9)으로 관철되었고, 농산
물에서는 민감부문인 쌀이 제외되고, 냉동삼겹살 등은 10년 철폐로 연장되
는 등 정치적 요소가 가미된 점을 특징으로 한다. 무역수지는 한국측이 184
억불 흑자(2008년)이기 때문에 KIEP진단대로 사실상 FULL FTA는 한국 측에 
유리한 조건처럼 보인다. 특히 관세가 높은 자동차(10%), 편직물(8%), 모니
 9) 서비스분야는 EU측 최초 주장인 네가티브에서 후퇴하여 포지티브방식으로 결정, 
ISD가 미포함되었고, 초중고 공교육 미개방, 법률 회계 세무 조사 부동산 등에서 EU 
측보다 적은 116개 서비스항목만 개방되어 서비스협정도 잘된 것으로 외교통상부는 
표방(2009.10), 그러나 법률 회계 등 주요 서비스는 대부분 개방되고, EU 측 경쟁력이 
월등하며, 교육서비스의 초점인 대학교육 개방, 개별 EU 국가들의 투자자위반 제소
(ISD) 허용 등등 실질적인 서비스 수지조건은 명백하게 불리한 속사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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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14%) 등은 한국 측이 가장 기대하는 품목이다. 그러나 실제의 속사정은 
그렇지 못하다. 우선 협정의 실질 발효는 2-3년(서명 및 의회비준 기간 2-3년 
추정)을 더 요한다. 둘째 한 EU의 무역분쟁 주요쟁점인 보조금, 상계관세, 자
동차 역내 의무 부품비중 등 비관세장벽은 그대로 상존, 셋째 한국측 기대품
목의 철폐기간(1500cc 자동차 5년) 불리, EU 측 유리(의약품 즉시) 등의 부정
요인이 산재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선박, 무선통신기기, 평판디스플
레이(LCD), 반도체, 컴퓨터 철강판 등은 이미 무관세이며, 저관세인 자동차 
부품(3-4.5%), 무선통신기부품(2%) 까지 포함하면, 전 EU 수출액의 61.8%가 
사실상 관세 인하효과와 무관하거나 미미함, ② EU 측에 유리한 중형차는 3
년, 한국측 기대 품목인 소형자동차(1500cc 이하)는 5년 철폐여서 한국측에 
불리. FTA 실행기간 2-3년을 더하면, 자동차 부문 수출효과는 7-8년 뒤임, ③ 
칼라TV 및 모니터(관세율 14%), 순모직물 등등 실제 비중이 높은 품목들 또
한 5년 철폐여서 마찬가지로 기대효과 감소 요인, ④ 반대로 한국측은 수입
비중이 높은 자동차부품(관세율 8%), 선박 및 부품(5-8%), 직물제의류(8- 
13%) 기계 및 기타기계(6.4-8%) 등 고관세품목, 수입품목 1위인 의약과 3위 
중대형 자동차(3년 철폐) 등 주요품목 대부분이 즉시 또는 조기철폐여서 
집중 피해예상’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전면개방이지만, 초점인 비
관세장벽 상존 및 주요품목 관세율 불리함이 이번 한 EU FTA의 실상이다.
2. 비관세장벽 부문 
(1) 원산지, 역외가공, 관세환급
원산지 쟁점은 비관세장벽의 대표격으로 그 인정비중과, 역외가공지대 
생산물 인정여부, 관세환급의 3가지로 압축된다. 가령 원산지 인정 (부가가
치계산)비중이 크면 완제품의 교역량 증가, 작으면 현지생산 비중이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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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미 FTA에서는 순원가법(Net Cost Method), 공제법(build-down)/집적법
(build-up)을 모두 사용하는 방식(원산지 기준 비율 35-55%)이 채택되어 협정
문 상의 원산지 인정 비중은 비교적 완화되었으나, 국내산제품비율 의무사
용을 강화시킨 라벨링 법 등 미국내법에 의한 이중적인 무역보호장치로 운
영되고 있다. 이와는 달리 EU 측은 자국내 현지 생산이 단순 조립 생산기지
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원산지 인정여부를 강화하
는 경향이다. 예컨대 원산지 인정 예외 비중을 미국 보다 더 엄격한 10-15%의 
최소허용기준(de minimis rule, 원산지 판정 면제 최소허용 부가치 비중)과 최
소부가가치기준(역내부가가치 40-75% 기준) 등을 혼용해서 사용하며, 현지
부품 사용비율(local content requirement 측정, EU산 부품을 부가가치기준 50%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역외산 판정, 반덤핑관세 부과)을 까다롭게 적용하며, 
관세환급까지 불허(멕시코 2년 허용, EU 칠레 FTA 에서는 4년만 허용)하는 
기본 방침을 가지고 있다. 협정결과는 세번변경과, 45-50% 부가가치 비중 중 
선택이며, 한미 FTA 수준과 유사하나 문제의 초점인 역내산 현지부품의무
사용비율 등은 애초에 협상대상에 제외됨으로서 가장 중요한 비관세장벽은 
전혀 진전이 없다. 개성공단 상품 인정 역시 한미 FTA 수준의 역외가공위원
회(OPZ)설치 정도에 머물러 한미 FTA 수준(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환경 영
향, 노동ㆍ임금ㆍ환경기준 등 실현가능성이 애매한 부대조건)으로 오히려 
후퇴하였으며 따라서 한국측의 역외가공 상품(개성공단 및 동남아 제조)은 
FTA 혜택에서 불리하며 이 기준에 미달하면 국제시장에서 타 국가 제품과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하는 어려움에 처한다. 관세환급은 8차협상 부결의 주
요 쟁점이었으나, 환급 5년 유예. 5년 후 세이프가드 발동요건(환급 관세율 
5%로 제한, 현행 8% )으로 조정되었다. 즉 5년 후 3% 원가인상 요인이 발생한 
것이며, 한미 FTA에 없는 조항으로 차후에 최혜국대우요건 등이 강화되면 
한미 FTA에도 영향을 줄 요인으로 잠재한다. 관세환급 규제가 현실화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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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해당 관세환급 대상 품목의 관세효과는 EU 평균 관세율 4.2%-3%= 
1.2% 인하효과로 줄어들 것이다.
(2) 무역구제
한 EU 간 무역분규의 초점은 2004년 선박 보조금분쟁, 2005년 하이닉스 
DRAM 상계관세 판정 시비 등과 같은 비관세장벽, 무역구제부문이다. 주요 
의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 등 전통적인 무역규제의 처리여부, 
둘째 정부보조금 허용여부, 셋째 환경 및 기술표준 처리, 넷째 노동기준과 연
계된 무역규제로 압축할 수 있다.
① 무역구제 : 제로잉 금지, 최소부과 등 기본적인 무역구제 원칙이 수용
되어, 한미 FTA 보다는 무역구제 수준이 보강되었다. 그러나 세이프가드는 
한미 FTA보다 더 강화(양자 세이프가드 발동, 발동기간 2년 및 추후 2년 
연장)된 것이며(실제로는 한국측이 EU 측에 의해 주로 제소되는 일방적인 
조건), 그 만큼 한 EU FTA 효과 삭감요인이 된다.
② 정부보조금 : 보조금은 WTO규정 준수(수출보조금과 수입대체보조금)
와, 서비스와 농수산 보조금 제외(EU 안 관철), 무제한 보조금 및 부실기업
보조금 금지로 합의되었다. 애초의 보조금 금지 대폭 축소에서 WTO 규정 
등으로 복귀는 보조금 쟁점이 사실상 환원된 것을 의미하며 역시 FTA 효과 
감축 요인이다.
③ 환경기준 : EU측은 환경 분야에서 등록단계부터 엄격 관리되는 신화학
물질관리제도(REACH, 2005년)를 제정하였으며, 교토의정서 비준(2005년)
에 따라 온실가스(이산화탄소) 감축 일정을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산업 10개년 발전계획’(Car 21)에 따르면 환경분야에서는 지구온난
화 방지를 위한 CO2 배출 감축 및 오염원 배출규제, 기술분야에서는 연료전
지 제동장치 타이어 등 38개 기술기준을 UN이 정한 수준으로 향상시킬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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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명한 바 있다.10) 한 EU FTA 협상과정에서 제기된 EU 측의 유렵경제위원회
(UN ECE) 협정 130개 기준 중 102개 기준 이행 요구는 FTA 협상과는 별도로 
교토의정서 비준으로 상징되는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조류 및 EU의 환경 
및 기술발전계획과 연관된 것이다. 따라서 한국측은 유로 Ⅴ(CO2 배출세 시
행과 배출가스기준 CO2 120g/km 목표, 2008년 시행)와 유로 Ⅵ(2014년)에 부
응하는 기술 개발 여부라는 일종의 비관세장벽을 떠안게 되었다. 반면 EU측
은 자국 환경기준을 그대로 사용하며, 전자 안전부문에서 제조자 자기적합
성선언(SDOS), 한국 측으로부터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OBD) 유예 적용,11) 
불필요한 시험 인증제 폐지(TBT) 등, 자국 기준을 인정받아 환경 안전 부문 
비관세장벽은 EU측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조정되었다.
(3) 노동
EU 집행위는 노동기준을 무역과 연계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국제노동
기구(ILO) 핵심협약(core convention)이 정하는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부당
노동금지 등의 근로기준에 미달되는 역외 수출기업에 대해 벌금 또는 수입
금지 조치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노동기준은 EU측 협상 전략의 강
력한 관철의지를 구성하는 부문은 아니다. 그러나 한미 FTA 당시 민주당의 
노동조건 삽입요구처럼 상대방의 노동기준을 강화하여 한국측 임금부담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미국차의 가격졍쟁력을 강화하는 역효과, 변형된 비관
10) European Commission, ‘Car 21, Comparative Automotive Regulatory System for the 21 
century’, 2005.
11) 한국측은  OBD 장치 의무부착을 200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한미 FTA 및 EU
의 압력에 의하여 1만대 미만 판매차량 미국차는 2008년까지 면제, EU 차는 2007년  
50%, 2009년 100% 장착 등으로 완화하였다. 한 EU협상 진전과 더불어 EU측은 환경
기준 완화를 더 요구하여 이를 또 번복하고 EU차의 OBD 부착을 연장(2013년까지)
하였다. 반대로 한국측은 배출가스 기준완화(135g/km와 EURO Ⅵ가 시행되는 기간 
이후(2015년) 및 적용 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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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장벽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잠재한다. EU는 멕시코와는 ILO 노동기준 미
적용, 칠레와는 기준 적용했으며, 한국과는 칠레방식의 ILO적응을 채택
하였다.
(4) 내국인대우
내국인 대우(NTP national treatment principle)는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요
구하는 규정, 최혜국대우(MFN Most-Favoured Nation Treatment)는 타국에 비
해 불리하지 않을 조건을 의미한다. EU는 FTA 체결시 이 문제에 대하여 대개 
특별한 조항을 문서에 삽입하지는 않는 경향(요르단 예외)이나, 미국식 FTA
전략을 사용하는 2000년 이후에는, 예컨대 멕시코 FTA 사례처럼 투자 조항
에서 예외적으로 강력한 내국인 및 최혜국 대우를 강조한다. 한 EU FTA에서 
내국인/최혜국 대우의 처리는 기 체결된 FTA 각 조항에 동등하거나 불리
하지 않을 것임을 적용하는 수준과 투자부문에서 내국인 대우 처리 정도를 
어디까지 결정하는가의 문제로 압축된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한미 FTA에
서 불리하게 체결된 협정조항(자동차 부문 스냅백 등)은 최혜국조항에 의하
여 한 EU FTA 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즉 내국인/
최혜국 조항의 적용 정도는 이질적인 FTA 간 연결이 잠재되어있는 일종의 
뇌관 역할이다. 통상적으로 이는 쌍무적 위험을 간직한다는 점에서 가급적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아예 언급이 회피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철저하게 
조문을 따져야 한다. 한 EU FTA에서는 전자가 주로 적용되어서 투자부문 금
융차별(금융기관 임원 및 이사국적 제한 등)을 제외한 EU 측의 양보경향이 
발견되며, 따라서 내국인 대우 조항은 WTO의 서비스일반협정(GATS)의 틀
에서 소극적으로 정의되는 정도다. 그러나 GATS의 틀도 경우에 따라서는 얼
마든지 적극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결코 가볍게 넘길 사항은 아니다. 다
만 투자부문은 한 EU 양측간에 기 체결된 투자협정(BTI)에서 차별 규정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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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등이 이미 규정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투자부문 내국인 대우 조항은 한 
EU FTA 에 상관없이 포괄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Ⅳ. 상품제조업 부문별 영향 평가
1. 자동차 부문
(1) 현황과 관세효과
자동차 부문은 EU 총제조업 생산의 7.5%, 자동차 세계 총생산액의 34%를 
차지하는 EU  최대 상품제조업 부문이다. 그러나 EU의 자동차시장은 역내
교역비중이 80%에 이르며, 심지어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국인 일본조차도 
시장점유율 13%의 벽을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역내시장 위주의 보호무역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국차의 대 EU(27) 수출은 2005년 78만대(총수출 비중 
31.8%, 1위)로 미국시장을 넘어 최대 수출지역이었다. 반면 한국의 대 EU 차
량 수입은 38,000대로 수출량의 1/10의 비중이기 때문에, 흔히 자동차는 한 
EU FTA 타결시 한국측의 대표적인 수혜종목(승용차 10%, 부품 3%, 타이어 
4.5%, 트럭 18% 관세율. 그러나 대부분의 수출은 승용차이며 트럭은 논외)
으로 꼽힌다. 그러나 2008년 현재 41만대 수출, 2005년 대비 50%(총수출비중 
14.3%, 2위)로 반토막 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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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자동차 수출입 통계
(통관기준, 단위 : 대, %)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자료 : 한국자동차공업협회(KAMA), 
단위 : 대,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 수출은 신차, 수입은 신차와 중고차 모두 포함
이는 정부발표나 기관연구 관행처럼 상황이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따라서 고관세이기 때문에 자동차 부문은 최대효과를 누
릴 것이라는 정부기대는 조정받아야 하며, 적어도 다음과 같은 점이 반영되
어야 실상에 접근할 수 있다. 첫째 과연 한 EU FTA의 최대 수혜종목으로 한
국산 자동차 수출을 꼽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한국차의 대 EU 수출 급감 
요인들은 세계경기 동시 침체, 원유가 급등락, 환경기술기준 강화 등의 세계 
요인, GM대우차와 쌍용차 위기 및 원화가치 급등락 등 구조조정과 금융
요인, EU의 자동차 역내보호주의(원산지 및 현지부품사용비율)같은 비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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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벽요인, 기술력 차이(하이브리드 등 대체연료기술12)), 가격경쟁력 요인
(중ㆍ고가 차량은 일본차, 저가 차량은 인도 중국차, 부품부문은 GM 등 모듈 
및 부품 글로벌 네트워크에 대한 열위 ) 등등이며 이중 핵심은 현지부품사용
의무비율 같은 비관세정벽이다. 10% 관세인하가 자동차 수요를 변화시킬 
수준의 중요한 변수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각종 비관세장벽이 해제되지 
않으면, 자동차 부문의 획기적 수지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
둘째 따라서 자동차부문의 사실상 초점은 유럽차의 수입증대 효과다. 
2006년 한국의 수입차 시장은 56천대로 전년대비 21.2% 증가, 수출성장률
(2.4%)의 무려 9배 성장을 기록하여 수출급락과 뚜렷한 대비를 보였다. 한국
의 내수시장은 2008년 현재 전자동차 생산의 1/3을 차지할 뿐이지만, 여전히 
자동차 생산의 주근거지이자 수요기반이다. 극단적으로 한국의 내수시장이 
수입차로 점령된다면, 마치 미국의 자동차 빅 3의 전례처럼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생산기반을 잃고 해외로 전전하거나, 단순 생산기지로 전락 또는 합
병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위기의 가능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수준
이다. 수입차 시장은 사상 최대인 점유율 7.3%(대수기준, 2008년)를 기록하
였으며, 금액기준 적용시 시장점유율은 20%, 그 중 유럽차 비중은 50%로서 
미국차(점유율 10% 이하)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이 속도로만 가정해도, 
수입차는 5년 뒤 적어도 대수 기준으로는 총 내수시장의 10% 이상, 금액기준
으로는 40% 이상13)을 차지하게 되어 한국차의 내수기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정도로 성장한다. 여기에 FTA 수입효과마저 가세하면 어떤 결과가 초
래될지는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다.
12) 차세대 자동차 기술은 환경과 대체연료기술이 주도한다. 하이브리드는 일본/미국차, 
디젤엔진 기술은 유럽차로 나뉘어지고, 한국차와 기술격차는 5-10년(산업연구원은 
5.3년 추정)이다. 현대차는 하이브리드 양산계획을 2009년 후로 연기, 도요타는 2012
년부터 하이브리드카 전 차종 확대 계획을 발표함으로서 기술격차는 더 벌어질 것
으로 전망된다.
13) 5년 후 수입차 시장점유율 = 수입차대수(1+성장률×5)/내수차대수(1+성장률×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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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 글로벌네트워크 변화 전망
EU의 자동차 부품업단체(CLEPA, 벨기에 브뤼셀)는 한 EU FTA 협상에 
즈음하여 EU 집행위에 의견을 제출하였는바, 그 중심내용은 EU 산 부품의 
한국 수출확대, 한국 완성차의 EU 부품 사용확대, 비경쟁적 관행 및 지적재
산권 보호를 위한 비관세장벽 등 무역장벽 제거로 압축된다. EU 부품업계의 
반응은 일본 자동차 업계의 유럽 현지생산 사례에 비추어 한국자동차의 
부품공급 루트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는 바, 실제로 이는 FTA 발효전 
한국측의 제도변화(유로Ⅵ OBD 인정, 한국식 OBD 장착 연기 등)로 반영되
었다.
자동차 부문에 관한한 EU는 역내교역위주의 보수적인 시장이면서, 20%
정도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언제든지 글로벌 네트워크로 전환할 
수 있는 이중구조를 갖추고 있다. 미국시장이 외국계 자동차에 의해 총시장
의 50%(현지생산 및 수입) 이상이 글로벌 네트워크화하고 본토 중심의 생산
ㆍ소비구조의 해체, 일본 및 EU, 한국차 등 완성차 업체와 멕시코 캐나다 등
의 조립기지/부품생산14) 구조로 구성된 전형적 글로벌 네트워크로 전환된 
것에 비하면, EU 자동차 시장의 글로벌 네트워크는 상대적으로 본토의 글로
벌 네트워크화가 덜 한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EU의 신통상정책이 본격적으
로 실행되는 기점인 2007년 한 EU FTA 협상개시는 이러한 본토의 경향과는 
반대로 해외부문에서 일본계 자동차 못지않은 급격한 글로벌 네트워크로 
전환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EU의 신통상정책에 의한 자동차 글로벌 네트워크 구도는 ① 도쿄의정서
와 기후협약이후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유로 Ⅴ, 유로 Ⅵ) 등 환경과 연관된 
14) 미국완성차의 부품조달은 NAFTA 이래 외국 수입부품으로 급격히 대체되고 있다. 
미국업체부품은 1990년대 70% 조달 비율에서 40%(2005년)으로 30% 하락하였으
며, 반면 멕시코 캐나다산 부품(15.5%) 및 미국내 외국업체(29.6%), 수입 등, 외국계 
글로벌네트워크로부터 조달비율은 60%로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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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비관세장벽 및 보호무역 체계 구축과 내부단속, ② 디젤엔진 등 대체연료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한 미래차의 기술표준 확보(car 21),15) ③ 인도 중국 
한국을 포함하는 아시아 및 동유럽 자동차 생산기지 확대 등 외향적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즉 당장의 거대 잠재성 시장인 인도 
중국보다(즉 그들로부터 역수입 되는 무역역조를 우려해서), 비교적 규모가 
작은 한국과의 FTA 협상으로부터 단계를 밟아 이들 시장에 접근해가는 우회
방향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EU 가 신통상정책 도입 필요성의 
우선 항목으로 지목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즉 새로운 시장잠재력 및 임금경쟁
력이다, 물론 임금경쟁력 분야는 멕시코 캐나다 등의 북미 FTA(미국중심  
NAFTA)에 대항되는 개념이다. 이 새로운 생산시스템의 도입은 NAFTA가 
그렇듯이 구상과 실행의 분리, 즉 두뇌가 아니라 저임금에 기초한 중저가차 
생산기지를 아시아 및 동구에 할당하려는 의도로 간주되는 것이다. 중저가 
부품시장의 네트워크 분업과 모듈화는 생산과 소비의 현지화를 가능하게 
한 새로운 분업구조이며, 이를 가장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EU내 기업은 폭스
바겐(VW)그룹이다.16) 그러므로 이 구도에 따르면 한 EU FTA 추진시 EU중
심의 자동차 글로벌 네트워크화에서 한국의 입지는 고율의 자동차 수출 성
장시장의 역할과 세계5대 자동차 생산국으로서 잘 갖추어진 중저가 부품공
급시스템을 활용하는 대 아시아 중저급 부품 모듈 생산기지 (투자 및 합병) 
요건을 함께 갖춘 하도급대상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17)
15) 유럽자동차 위원회는 1998년에 도쿄의정서에 따른 CO2 감축을 위해 3가지 중심방
향을 세운 바 있다. ① 2012년까지 CO2 120 g/km 이하 감축(2008년까지 산업목표는 
140 g/km), ② 세금 확대, ③ 라벨링 같은 정보 강화 . 이하 자료는 ACEA(2007), ‘Car 
industry supports reducing CO2 emissions’
16) 폴크스바겐그룹은 미국의 빅 3나 도요타 못지않게 글로벌네트워크에 가장 앞선 공
격적 경영전략을 구사한다. 폴크스바겐의 해외 총자산은 840억 달러로 포드 GM에 
이어 4위인 반면 해외 현지고용은 16만 5천명으로 현지화지수 48.2%, 2위인 포드의 
45,3%를 앞선다(통계는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7).
17) 중저급 부품 네트워크에 하도급 공급업체로 단순 편입시 발생할 위험은 중국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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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부문 비관세장벽
자동차 부문 비관세장벽은 EU 상공회의소 자료(무역장벽백서 2006, 2007)
에 의하면, 환경(EURO Ⅳ,Ⅴ,Ⅵ 시행), 기술부터, 세세한 EU 식 번호판 부착 
허용요구까지 130여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8> 자동차 관련 EU측 주요 개정 요구사항/ EU 상공회의소
항  목 EU 요구사항 결    과 비고
OBD (On Board Diagnostic 
system) 




항시 사륜 구동 차량의 
연비시험 제작사 자체 성적서 인정 요청 불허
자기인증 
안전기준 
신기술 해외에서 인정되는 기술 도입 허용 요청 
범퍼시험  EU 및 UN/ECE의 범퍼시험 인증서 인정 요청 미국 안전기준 FMVSS 채택
EURO 4 기준 시행관련 DPF + EGR : 경유의 황 함량 
(10ppm) 필수. EU기준과의 조화 환경기준
대형상용차소음인증  
EU법규(ECE R51)
시험횟수, 양산차 기준치를 
유럽법규와 조화 요망 (ISO 362)은 국제기술 기준
자동차 차폭 기준 EU 기준 2.55m로 개정 
번호판부착위치 중앙 부분의 장착 왼쪽부분에 설치
부착물 관련 규정 설치를 저해 사고 예방 필요 장비 제작사 자유 적용 
자료 ) EUCCK : Trade Issues and Recommendation 2006에서 재작성
한국측이 관세율과 상품양허 폭에 연연하는 반면, <표 8>과 같이 EU측
은 비관세 장벽의 철폐를 더 중요하게 간주하며, 실제로 그 대부분이 관철되
었다. 누가 더 협상을 잘했는지는 이 사실로 명백해진다.
필적할 가격경쟁력이며, 이 경우 임금경쟁력에서 불리한 한국측 부품업체들은 가혹
한 가격압박을 받아 연구개발형 고급 부품보다는 낮은 단가의 단순조립형으로 재편
될 가능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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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U FTA 협상에서 반드시 재평가하고 넘어갈 부문이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은 명백히 불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협정을 일방적으로 한국측에 유리
하게 생각하는 이상한 풍조다. 2005년 이후 EU 차의 대 한국 수입증가폭 
29.6% (2005-2008, 4년 평균)에 비관세장벽 효과까지 가세할 경우, EU 차가 
더 극명한 수혜를 받을 것은 누구라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18) 같은 
관세인하조건이라도 소비자 기호 및 차량 선호도 등에서 월등한 EU 차가 미
국차보다 더 유리한 시장조건을 구성할 것은 당연하다. 반대로 한국차는 미
미한 EU 시장점유율(3%), 대체 연료기술 및 환경기준에 대한 낮은 적응력, 
선진 자동차 시장인 EU 15보다는 동유럽지역에서 주로 생산판매되는 중저
급 차량 경향, 동구나 아시아 생산기지보다 2-10배 열등한 임금경쟁력, 강화
되는 EU 보호무역주의(원산지 및 현지 부품조달 의무비율)에 따른 현지생산
(현대차는 ‘체코 노소비체 공장/연30만대’과 2008년 ‘기아모터스 슬로바키
아 공장(KMS)/연 30만대’ 가동 계획 포함 총 60만대) 증가 경향, 비관세 장벽
(세이프가드, 반덤핑 등) 존속 등등으로 인해 관세율효과가 얼마나 발휘될지 
미지수이다. 동구시장은 상대적 저임금과 시장확대 기대가 복합적으로 얽
혀있으나,19) 동구시장 성장의 한계로 인해 EU의 자동차 생산 및 소비의 대부
분은 여전히 선진국인 EU 15(87%)에 몰려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신통상정책
이후 EU의 자동차 글로벌화의 주력방향은 적어도 단기간은 동구보다는 오
히려 대 아시아 시장쪽 비중일 가능성이 높으며,20) 형태는 중저가 완성차 조
18) 한국시장은 단일국가로서는 EU 차의 수출대상국가 중 최대증가폭인 42%(Motor 
vehicles), 67% (Passenger cars, 2005년)를 기록. 이하 통계는 ACEA, EURO STAT, 
CCFA/DATA 2006 참조. 
19) 도요타는 유럽생산차의 50%를 동유럽에서 생산할 계획이며, 동유럽 지역은 2010년
까지 약 380만대 및 유로차 부품의 60% 생산 할당 추정, 완성차는 2006년 현재 230만대, 
유로차의 14% 생산, 이 지역 생산차는 한국차와 저가 시장에서 직접 경쟁 대상임.
20) 독일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27-29불, 한국 7-8불, 동구지역 3-6달러, 중국은 0.76달러
임. 동구와 중국의 임금격차는 5-10배 가량으로 임금경쟁력은 중국 및 아시아 지역이 
월등히 높으며, 코펜하겐보고서에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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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기지, 중저급 부품 모듈 생산, 일본과 경쟁(협상 불가)하는 진행이 예상되
는 것이다.
(4) 소결 : 자동차부문 FTA 효과 불투명
결론적으로 EU시장은 FTA 관세율효과에도 불구하고 예상만큼 그 전망
이 밝지 않다.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FTA 에도 불구하고 한국차의 수출증
가 효과 미미, 현지생산 증가, 저가차의 경쟁력 약화(중국 등지로부터 저가
차 수출량 증가21) 등), 산업공동화에 의한 한국 내수시장 위축 및 시장점유율 
악화, 외제차 수입증가, 자동차/부품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하급 생산기지로 
전락, 한국차의 독자적 생존력 상실의 구조일 것이다. 현실적으로 슬로바
키아 기아자동차 공장이 가동되는 2009년 시점부터 대 EU 자동차 수출은 더 
악화(단, 부품조달용 수출은 허용한도까지 증대 예상)되며, 현대자동차의 현
지 생산계획에 따르면 자동차 대 EU 수출은 2010년 40만대(40% 이상 감축)
이하로 감소된다. 향후 유럽 차시장의 기본 경쟁환경은 보호무역주의에 의
한 중고급 차 시장의 EU 측 사수 의지 강화, 저가차와 부품시장에서 동구지
역의 생산기지화, 현지생산화로 나뉘어진다. 고가차가 환경과 대체연료 기
술이라는 기술적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면 저가차 부문은 가격경쟁이며 EU
블록내 현지생산(동구지역)과 임금경쟁력의 아시아 지역 생산 경쟁으로 
조류가 양분된다. 저가차 부문 한국차가 대 EU 시장에서 현지생산화로 전환
하려는 것은 이러한 자동차 시장의 흐름상 불가피한 것이며, 이 현지생산화 
증가경향에다가 불리한 양허기간(소형차 5년 철폐)까지 더해지면 자동차 부
문 FTA 효과를 낙관할 수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 EU FTA 효과는 자동차
21) 중국의 자동차 수출은 97만대 35억불(2006년)로 한국의 1/2.5 정도에 불과하나 2006
년 성장률은 500%이다, 수출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동구지역 중심이지만, 저가차 
생산능력은 경계할 수준이다. 2012년 경 중국차의 기술 수준은 한국차의 8-90%에 
육박할 전망이며, 중저가 차에서 한국차의 가장 무서운 잠재 경쟁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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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교역량을 단기 증대시키나, 중장기적으로 약효 소실, 오히려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마약성 독소 요인이 될 가능성으로 잠재한다.
2. 섬유부문
섬유류 수출은 매년 감소, 수입은 매년 증가세로 2000년 이후 섬유부문 흑
자폭은 급감 추세, 2006년 수출 증감률은 (󰠏)5.1%이며, 2008년 수출 133억불
(수출비중 3.2%), 수입 88억불로 비중이 더 하락했다. 즉 섬유부문은 저임금
에 기초한 중국, 동남아 등에 밀려 중심산업에서 급격히 퇴조하고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무역흑자이고 수출입규모도 15위 안팎의 평균 
유지, 관세율효과가 높으므로 간단히 포기할 부문이 아니다. 대 EU 섬유류 
무역수지는 2006년 11억불 수출(총 섬유류 수출 중 8.3% 비중), 9.3억불 수입
(총 섬유류 수입 중 11.6% 비중), 무역수지 1.8억불, 2008년 1.4억불 흑자로 수
지규모 또한 축소경향이나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EU는 중국 미국에 
이어 한국의 3위 섬유수출지역(비중 8.9%)으로 간과할 수 없으며, EU 측 역
시 한국을 25대 섬유수입국이자 12대 수출국으로 중시하는 경향이다. EU의 
섬유부문 관심 지속은 꾸준한데 한국 수출증가경향과, 고급의류 중심의 고
부가가치, 높은 수입관세율(한국측 관세율 8-13%, 단순평균 )이 한 몫 한다.
섬유부문은 자동차 보다 높은 관세율(EU측 관세율 6-12% ) 구조에 의하여 
양측 모두 FTA 로 인한 성장률 효과를 가장 크게 기대하는 부문이다.22) 이태
리로부터 수입은 4.7억불( EU총 섬유 수입 중 50%, 프랑스 11.8%, 2006년)로 
EU측의 대 한국 섬유수출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이며, 주요 수입
22) KIEP는 섬유 1.8조원 증가(시나리오 1, Full FTA, 3.9% 성장률), 0,78조원 증가(시나리
오 3, 제조업 완전 관세철폐, 성장률 1.7%)를 제시한다. 그러나 수출 감소추세를 반전
시키려면 적어도 10% 이상 성장이 필요하다. 겨우 10% 관세효과로 10배의 임금경
쟁력의 중국을 제칠까 의문이고 더구나 시나리오 1과 3은 동일가정(제조업 완전 관
세철폐)임에도 성장률 차이가 무려 2배로 납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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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은 의류(69%)와 그에 관련된 섬유직물, 섬유사 품목이다. 한국측 수출 
기대품목은 폴리에스텔 섬유와 폴리에스터섬유사(관세율 4%), 편직물(관세
율 8%)이다.
그러나 섬유부문 급성장을 속단하기는 어렵다. 폴리에스터는 관세율효
과가 높지 않으며, 가장 기대가 크다는 편직물이라고 해봐야 대 EU 수출비중
이 0.4%(2.9억불)규모에 불과, 그나마 순모, 양모는 5년 7년 철폐이기 때문이
다. 둘째 비관세장벽의 존재 때문이다. 프랑스 섬유산업연합회(UIT)에 의하
면, EU는 한국의 비관세장벽(라벨링 KS 규격 요건 완화, 자국규격인 Oekotex 
인증 등) 해제에 총력을 기울이며, 반면 원산지 강화(개성공단 등 역외가공 
상품 단속), 자국의 ISO 3758의 규정 준수, 반덤핑제도 존속, 지적재산권 정비 
등을 요구한다. 한국은 EU 로부터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및 반덤핑 
제소를 빈번히 당하는 3대국가의 하나이며, 섬유부문은 최근까지도 반덤핑 
제소(폴리에스터 장섬유, 2004년)를 당하여 섬유사(2006년 현재 비중 6%) 
수출이 급감한 실적을 가지고 있다. 즉 비관세장벽(세이프가드 등), 원산지 
요건(개성공단 등의 역외가공품 판정) 등 FTA 무역구제 예외 조건들이 그대
로 유지되면 한국 섬유산업 사양조건들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중국 동남
아시아 등과 같은 처지에서 경쟁하게 된다. 중저가 상품에서 한국의 섬유경
쟁력은 중국의 1/10에 불과하며, 여기에 필적하는 임금경쟁력의 개성공단 
제품이 아니라면 한국의 섬유제품은 결코 중국을 넘을 수 없다. 셋째 EU의 
대중국 섬유쿼터폐지(2008년 폐지)는 한국 섬유산업으로 보면 한 EU FTA 효
과를 상쇄하고도 남는 역충격이며, 그 만큼 한국산 제품을 더 강하게 압박
할 것이다.
<표 9> 섬유산업 주요국 시간당 임금비용(2004년)
독일 일본 미국 한국 터키 태국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달러/시간 27.69 18.95 15.78 7.4 2.88 1.29 0.76 0.67 0.28
자료 : Werner International Management, 한국화섬협회
102  사회경제평론 제34호
반대급부로 EU 측은 고급의류(관세율 13%) 중심 수출이기 때문에 중국 등
지와 경쟁되지 않으며, FTA 관세효과가 극대화되어 한국 시장비중이 급증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섬유부문 초점은 단순 관세율 인하와 상품양허 품목 비
중의 문제가 아니라, 비관세장벽과 가격경쟁력(원산지 및 개성공단 등 역외
가공 문제 등)의 해결(얀포워드보다는 유리한 패브릭포워드 채택이 그나마 
다행)이며, 그렇지 않다면, 자동차처럼 FTA로 인한 수입증가가 오히려 한국
측 섬유산업을 잠식할 것이다. 한국 섬유산업의 미래가 개성공단 상품 인정
(저가부문) 및 패션의류산업 진출(중고가부문)에 달려있다고 할 때, 이태리 
프랑스 등지의 중ㆍ고가 수입의류 증가는 섬유산업 미래의 싹을 자를 것
으로 해석되는 것이다.23)
3. 전자ㆍ조선 및 기타 부문
선박(103억불), 무선통신기(85억불), 평판디스플레이(39억불), 석유제품
(36억불), 반도체(22억불, 컴퓨터(19억불), 철강판(16억불) 등은 2008년 한국
측의 대 EU수출의 중핵을 이루는 중심 상품제조업부문(7대 부문 총수출
규모 합계는 313억불로 대 EU 총수출의 55%를 차지)이다. 그러나 전자 선박 
등의 관세율은 극히 일부(평판 디스플레이 TV 관세율 14%, 단 최신 주력상
품인 LCD는 0%)를 제외하면 이미 대부분 관세율 0의 품목이므로 FTA 관세
율 효과와 무관하다. 반면 농/의약품, 원동기, 자동차 기계, 계측제어기, 선박, 
정밀화학 등은 평균 8%의 고관세율이자 EU측의 대한 수출의 중심(1/3가량)
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들 제품들의 FTA 관세율 효과는 대단히 높다. 이 제품
들은 한국측 제품과 기술력 차이를 가진 것으로, 수입대체산업 육성 저지와 
23) 2000년 이후 한국의 섬유수입 중 의류비중은 19.5% 성장한 44.9%(2006년) 이다. 완
제품인 의류의 수입증대는 상대적으로 섬유가공 산업 스트림구조(원사수입후 직물
가공 제조 과정)를 연쇄적으로 파괴하는 중심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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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제품의 주 수출국들인 일본, 미국제품들의 수입량을 대체하는 효과가 예
상된다. 물론 한미 FTA가 발효시 미국과의 대체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며, 일
본측이 주로 타격받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사용기기들이 대부분 일본 제
품인 현실에서 대체비용이 크기 때문에 수입전환효과는 일부에 그칠 것으
로 예상되며, 따라서 이부문은 국내 수입대체산업 붕괴가 초점이다.
관세 양허 비중은 양측이 거의 대등하다. 그러나 실내용은 이처럼 한국측
이 전적으로 불리하다. 한국측은 고관세이자 주요수입품목인 자동차 부품, 
정밀화학, 계측기, 의류, 기계류, 중대형차, 의약품 등이 즉시 및 조기철폐인 
반면, EU측은 저관세이거나 비중요 품목인 무선통신기부품(관세율 2%) 
자전거 등을 즉시 또는 조기철폐, 반면 고관세이고 중요품목인 소형자동차, 
칼라TV 등은 장기철폐로 분류하는 이점을 누렸다.  양허품목으로 보면 한국
측은 자동차부품(이 조차도 현지부품사용비율 제약에 걸림)이외에는 전 
내용이 빈약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면, KIEP 등 정부연구
기관들 공통의 낙관론은 잘못이며, 산업 전반으로 보면 한국측에 전적으로 
불리한 협정으로 평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이 연구는 대외정책연구원(KIEP)과 같은 정부산하 연구기관들의 한 EU 
FTA 낙관적 전망과는 전혀 다른 부정적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유는 ‘ 미국식 
FTA 및 그에 대항하는 EU식 FTA 모두 자국 이익을 목적으로 양자간 무역자
유화로 전환하였다’는 자국 이익우선 가정을 연구 바탕으로 한 데 기인한다. 
한국은 사실상 피동적으로 거대 FTA 흐름 양진영의 파트너로 우선 선정되었
는바, 그 이유는 다른 국가보다 더 이익이 기대되는 것으로 미국 및 EU 집행
위가 판정했다는 사실을 강하게 반영했기 때문이다. 물론 대외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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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FTA를 상호 호혜적이고 비교우위 관점에서 낙관한다는 점, 비관세 장
벽 및 글로벌 네트워크 변화를 FTA 효과에 거의 산입하지 않고 주로 관세율 
효과 극대화 관점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기기 때문에 그 결과가 당연히 낙관
적으로 도출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그 신빙성은 과연 어느 정도인가. 
FTA는 관세율 인하효과 때문에 양측 모두 일시적 교역량증대가 예상된다. 
그러나 그 증가량과 지속성을 장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즉 장기적으로 
산업구조를 어떻게 바꾸는가, 누구에게 이익이 주로 귀속되는가라는 중장
기 전망을 전제로 하지 않는 FTA 단기 효과 낙관은 위험한 것이다. 반대로 
FTA를 한쪽 이익 편중의 불합리 게임으로 가정하면, 1990년대 북미자유무
역협정(NAFTA)이후 멕시코 사태까지 갈 것도 없이, IMF사태 이후 투자협정
(BTI)과 대외개방에 매진한 결과로서 2000년 이후 한국경제 실정(내수 위축
과 2-4% 대의 저성장, 빈부격차, 비정규직 양산, 부동산 버블 및 금융시장 
투기화)을 근거로 더 많은 개방이 가져올 부정적 미래상24)을 그릴 수 있는 것
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사전의 신중한 검토절차를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본고는 철저한 대비책 없이 한미 FTA와 한 EU FTA가 동시 강행될 경우, 
KIEP 등이 낙관하는 상품제조업조차도 장담할 수 없다는 암울한 전망을 제
시한다. 주요산업이 이미 0관세인 EU와 그렇지 못한 한국측 사정상 결과적
으로 EU측이 더 유리하다. 자동차 산업은 높은 관세율(EU 측 10%, 한국측 
8%) 인하효과로 가장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정은 그렇
지 않다.25) EU측의 신통상정책과 비관세장벽에 따라 원산지 비중 및, 부품 
현지조달 의무화비율에 따른 현지생산화(체코 및 슬로바키아, 수출량의 
24) 신범철(2009)은 0.14-0.18% GDP 증가율이라는 거의 미미한 효과를 추정한다. 그러나 
이 조차 2004년 기준에 불과하며, 자동차 수출이 격감하는 2006년 이후 통계를 적용
하면 더 낮거나, 심지어 (-)효과 예상.
25) 공격경영의 대명사 폴크스바겐그룹 급의 성장(9%)을 가정해도 자동차부문 매출은 
한국의 대 EURO 총수출의 1% 대(9억불)의 증가, 이익으로 환산하면 4000만불(현대
자동차 2006년 영업이익률, 4.5% 적용), 총 EU 수출액대비 0.08% 이익률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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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이상 대체)로 관세효과가 상쇄되며, 신화학물질관리제(REACH)와 
EURO Ⅵ 등 강화된 신 환경기준의 한국측 수용 및 대체연료 기술수준 차이, 
역내 경쟁 환경 구축(동구생산 유로차 및 중국 등 신흥 저가차)은 FTA 효과를 
비관하게 하는 조건들이다. 반대로 수입부문에서는 수입차 성장률이 연 
30% 대에 이르고, 여기에 미국차와는 수준이 다른 EU 차의 소비자 선호도 및 
FTA 관세 인하효과가 가세될 경우, 수입차 내수 시장점유율은 40-50%(금액
기준) 대에 도달하는 심각한 사태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한다. 실제로 이 전망
이 현실화된다면, GM처럼 내수시장 마저 내주고 본거지를 상실한 한국차의 
독자적 전도는 매우 불투명한 단계로 전환할 것이며, 한국차는 급격히 기로
(글로벌 네트워크화된 조립형 생산기지화 등)에 설지도 모른다. 가장 촉망받
는다는 상품제조업 전반의 사정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전자 선박 철강 등 
55-60%에 이르는 대 EU 주력 수출부문은 이미 무관세이며, 섬유는 원산지ㆍ
역외가공 관리, 세이프 가드 등에 묶여있다. 본고는 한국 무역의 돌파구가 세
계 FTA와 글로벌 자본의 하급단계로 편입이라는 관점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실증하는 쪽에 비중을 두고 있다. 비관세장벽과 역내 보호무역주의를 효율
적으로 돌파할 수 없다면, 양허율 99%의 사실상 FULL FTA에도 불구하고 관
세효과란 기대할 바가 못 되며, 차라리 냉정하게 비관세장벽이 철회될 때까
지 FTA를 보류하는 편이 낫다. 즉, 기존의 다자간 무역자유화체계의 틈새를 
활용하며, 내국산업의 경쟁력을 보호육성하고 불안정한 임금소득구조 및 
투기시장화를 불식시켜 안정화로 돌아서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는 생각
이다. 물론 더 유리한 조건이 있다면 교역확대를 무조건 배척하는 폐쇄주의
를 미리부터 지향할 필요는 없다. 또는 남미공동체나 BRICs처럼 현재와 같은 
공세적인 FTA에 대한 대항적인 흐름의 기조가 다른 한축으로 형성된다면 그
도 충분히 모색할 수 있는 길이다. 예컨대 기왕에 진행된 한 EU FTA 협정의 
긍정적 방향을 가정한다면, 적어도 실질적인 교역의 초점인 EU 측 비관세 장
106  사회경제평론 제34호
벽(세이프 가드, 반덤핑, 원산지ㆍ역외가공기준ㆍ부품현지조달의무화비율 
등)이 어느 정도는 해결되고, 국가적 전략선택에 따른 불가피한 양해부문이 
있다면, 그 피해보상과 사후 수습책이 충분히 제시되어서, 전 국민적 이익 
환원의 경로를 밟아나가는 등등, 최소한 내실형 보호무역주의라도 차라리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FTA 단기이익에 현혹되는 대기업들도 사실은 경종을 받아야 
하는 부문이다. 2000년 이후 SK 등 공격적 흡수합병 위기의 사례를 들지 않더
라도, 거대 FTA의 흐름에 대항축을 만들지 못한 무수한 자본들의 도산 및 흡
수합병의 사례는 세계 도처에 산재한다. EU는 이미 대 한국 해외 자본투자의 
선두에 올라선 다국적 투자자본 그룹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현재
의 글로벌 네트워크 동향 상 한 EU FTA가 한미 FTA 보다 덜 위험하다고 속단
하지 말 것을 본고는 지적한다. 요지의 핵심은 상호간의 장점인 산업을 존중
하며, 동시에 전 국민의 이해로 반영될 수 있는 협력교역체계가 구축될 때 패
권적 세계자본 흐름의 조류에 대항하는 안정성장의 길이 열린다는 것이다. 
지금 추세라면 EU는 미국식 FTA 처럼 공격적 FTA를 계속 확장해 갈 것이다. 
그러나 과연 EU가 미국 일본 중국 등과 같은 거대 경제권과 사활을 건 FTA를 
추진할 수 있는가. 만약 한국과의 FTA가 비관세장벽을 풀지 않아 EU 측에만 
일방적으로 이익이 되는 선례가 된다면, EU가 원하는 기타의 중소형 FTA 추
진국가들의 경각심이 촉발될 것이며, 최소한 대 북미 FTA 블록에 대한 대안
으로 제시된 EU의 신 통상정책의 장래에도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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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art of Manufactured goods in FTA between the EU and South Korea 
(hereafter KㆍEU FTA) is the main stream of optimistic views like KIEP, but I 
think quite the opposite. Because EU Customs duties on key goods already is 0, 
but Korea Customs duties is high. Therefore, EU has more advantage from Kㆍ
EU FTA. Most of people show that a large part of the expected output expansion 
of Korean manufacturing especially in motor vehicles is generated by FTA. But 
the fact is not true. The effect of reducing tariff can be offset by the EU’s New 
trade policy and non tariff barriers, In the import sector, in case of uniting the 
effect of tariffs with higher consumer preference for the EU’s car, We can forecast 
that EU and other countries have a 40-50 percent share of total Korean motor 
vehicle. The key sectors as electronic goods, vessels, steel of 55-60 percent share of 
total export to EU is 0 or low tariff.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hasize the 
solution of Korean  trade for streams of world FTA is not a incorporation into the 
lower class of global capital. If the protectionism at home and non tariff barriers of 
EU are not rejected, in spite of the full FTA, Korea actually can not expect effects 
of the reduction of tariffs.
Key-words: effect of tariff, local production, non tariff barriers, global motor 
vehicle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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